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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프랑스 백신 접종 계획의 혼란과 윤리적 문제*,**

조태구1 

요약 

예상보다 빨리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해 이제 길었던 코로나 시대도 그 끝이 보이는 듯하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백신 접종과 관련된 소식들은 백신 접종이 방역과는 다른 질서의 문제

라는 점을 말해준다. 특히 2020년 12월 27일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직후 프랑스가 보여준 

초기 과정에서의 혼란은 그들의 백신 접종 전략이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라는 뚜렷한 윤리적 가치

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프랑스의 초기 백신 접종 계획은 무엇보다 생

명의 보존을 백신 접종 우선순위 설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그 실행과정에서 환자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면서 인간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려고 노력했다. 프랑스의 백신 접종 계획이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것 같은 이러한 인류의 핵심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들이었다. 따라

서 프랑스의 초기 백신 접종 계획이 보여준 혼란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팬데믹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는 일은 사태를 지연시키고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인가?” 

우리는 프랑스의 초기 백신 접종 계획을 분석하여 그것이 전제하고 있는 윤리적 가치를 드러낸 뒤, 프

랑스 백신 접종 계획의 수정사항을 살펴보고, 초기 백신 접종 계획을 평가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 문제

에 답할 것이다. 프랑스의 사례는 팬데믹이라는 세계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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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지난 2020년 3월 12일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에 대해 팬데

믹을 선언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태가 이렇

게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모순적이지만, 코로나19 

백신이 이렇게 빨리 개발되어 상용화될 수 있다고 

기대했던 사람들은 이보다도 더 적었을 것이다. 

통상 5~10년을 예상하는 백신의 개발은 발전된 

과학기술과 전 세계적인 지원에 힘입어 전례 없이 

단기간에 완성되었다. 지난 2020년 12월 8일 영

국에서 첫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 이래, 2021년 3

월 19일 현재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백신 접

종이 이루어지고 있다[1].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백신 접종과 관

련된 소식들은 백신 접종이 방역과는 다른 질서

의 문제라는 점을 말해준다. 특히 2020년 12월 

27일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직후 프랑

스가 보여준 초기 과정에서의 혼란은 그들의 백

신 계획이 오랜 기간 준비된 것이며, 뚜렷한 윤리

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시사

하는 바가 크다. 국내 주요 일간지들은 프랑스의 

지나치게 느린 접종 속도의 원인을 프랑스 국민의 

백신에 대한 높은 불신에서 찾고 있지만, 이러한 

불신은 지연 사태의 적어도 직접적인 원인은 아

니다[2,3,4,5].1) 물론 잘 알려진 바대로, 프랑스는 

전 세계에서 백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장 높

은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러나 프랑스 국민의 백신

에 대한 불신을 접종 지연 사태의 원인으로 전제

할 때, 현재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온

전히 이해할 수 없다. 실제로 초기 계획에서 몇 가

지 주요사항을 수정한 채 진행되고 있는 현재 프

랑스의 백신 접종 상황은 주변국들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나은 수준이다. 특히 비교의 대상이 되었

던 독일과 비교하면 이미 1월 20일 100명당 일일 

접종률에서 프랑스는 독일을 추월하였다[7]. 프랑

스는 정부가 제시한 1월 말까지 100만 명의 접종

자라는 목표를 1월 23일에 이미 달성했으며, 여전

히 미국이나 영국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초기보다

는 훨씬 빠른 속도로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고 

그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지연 사태의 원

인이 백신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 있었다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 결국, 문제는 백신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백신 접종 계획 자체

에 있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프랑스의 백신 접종 계획이 인간 존엄성

에 대한 존중이라는 뚜렷한 윤리적 가치를 반영하

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복잡해진다. 인

간 존엄성의 기반인 ‘생명을 보전할 것’, 인간 존엄

성의 핵심 내용인 ‘자유를 보장할 것’, 프랑스의 백

신 접종 계획이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은 누구나 동

의할 것 같은 이런 핵심적인 가치들이었다. 그렇

다면 팬데믹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인류의 보편적 

1) 국내 주요 일간지 중 오직 중앙일보만이 이와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사의 내용에도 다소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6]. 

프랑스의 초기 백신 계획이 보여준 혼란의 원인으로 프랑스인들의 백신에 대한 불신을 꼽는 것은 영미권 언론들도 마찬가지이다. 더욱 

정확하게 말하자면, 국내 언론들이 이런 영미권 언론들의 분석을 그대로 따랐다고 보는 편이 옳다. 언급한 김에 말하자면, 이러한 상황은 

상당히 문제이다. 언론사마다 논조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미권 언론들의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 관한 기사들에는 나름의 관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미권 기사들을 바탕으로 프랑스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일본이나 중국 언론을 바탕으로 한국의 소식을 전하는 

것과 크게 다른 일이 아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런 언론 보도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보도들이 특정한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신뢰할 수 

없는 글들이라는 점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그들이 전하는 왜곡되고 편향된 프랑스 소식들은 위험하기까지 하다.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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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강조하는 일은 사태를 지연시키고 악화시

키는 결과를 낳을 뿐인가? 문제는 어디에 있었을

까? 우리는 프랑스의 초기 백신 접종 계획을 분석

하여 그것이 전제하고 있는 윤리적 가치를 드러낸 

뒤, 프랑스 백신 접종 계획의 수정사항을 살펴보

고, 초기 백신 접종 계획을 평가한 후에, 마지막으

로 이 문제에 답할 것이다. 

II. 프랑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

프랑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은 프랑스 고

등보건당국(Haute autorité de santé, 이하 HAS)이 

2020년 11월 27일 발표한 백신 전략 보고서[8]에 

기초하여 12월 3일 처음 발표되었다[9]. 프랑스 

정부는 1) 사망률과 질병의 심각한 상태를 낮추

고, 2) 의료종사자와 의료 시스템을 보호하며, 3) 

백신과 백신 접종의 안정성을 보장할 것을 세 가

지 공중보건상의 목표로 제시하고 1) 비의무, 2) 

무료, 3) 높은 안정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따를 

것을 공표했다. 

그리고 예상되는 백신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우

선접종 대상자와 예상 일정을 발표했는데 다음

과 같다. 우선 1월부터 2월에는 “부양노인주거시

설(établissement d’hébergement pour personnes 
âgées dépendantes, 이하 EHPAD)”을 포함한 의

료-사회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과 이 시설에서 

근무하는 위험성이 높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접

종을 실시한다. 그리고 2월부터 3월 사이에는 75

세 이상의 노인들과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

으로 순차적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50세 이상이거

나 동반질환으로 인해 취약한 상태에 있는 보건 

및 의료-사회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접종도 실행

한다. 마지막으로 50세부터 64세까지의 노인들에 

대한 접종을 봄부터 시작하고, 국가 기능 유지에 

본질적인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거주나 노동 

환경으로 인해 취약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사

람들 및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에 대한 접종을 실

행한다. 그리고 나머지 성인들에 대한 접종을 실

행한다.2)<Table 1>

2) 현재 프랑스 연대와 보건부 사이트는 변경된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있어서 초기 발표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대신 당시 발표를 보도한 

언론 기사에서 프랑스 정부가 처음 제시했던 우선순위와 예방 접종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10, 11].

<Table 1> 프랑스의 코로나 초기 예방 접종 우선순위 

시기 대상 추정 인원

1분기(1월~2월) 1

■ 의료-사회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

■  이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중 심각한 상태나 사망에 이를 위험이 

높은 사람들(65세 이상, 동반질환 보유)

100만 명

2분기(2월~3월)

1 ■ 75세 이상 노인들

1,400만 명
2

■ 65~74세 이상 노인들

■  50세 이상이거나 동반질환으로 인해 취약한 보건 및 의료-사회 종

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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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발표한 접종 우선순위 세 단계

는 HAS의 보고서가 제시한 다섯 단계의 우선순위

를 단순화 한 것으로서 다소간의 조정이 있으나, 

HAS의 전략 보고서가 제시한 우선순위 설정 원칙

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나이가 우선순위 설정의 주요한 기준으로 활용되

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는 프랑스의 코로나 

예방 접종 계획이 앞서 제시한 세 가지 목표 중 다

른 무엇보다 ‘사망률과 질병의 심각한 상태를 낮추

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말

해준다. HAS의 백신 전략 보고서와 프랑스 보건

생명과학윤리 국가자문위원회(Comité consultatif  
national d’étique pour les sciences de la vie et de 
la santé, 이하 CCNE)의 의견서[12]는 이 점을 더

욱 뚜렷하게 확인시켜 줄 것이다.  

 

1. HAS의 백신 전략 보고서: 무엇보다 생명

2020년 11월 27일 발표된 HAS의 백신 전략 보

고서는 이미 7월 23일에 발표된 HAS의 다른 백

신 전략 보고서[13]에 기초하고 있다. 앞선 보고

서가 감염병의 진행 상황을 예측하고 예상되는 각

각의 시나리오에 맞는 백신 전략의 틀을 제시하는 

것이었다면, 11월 27일의 백신 전략 보고서는 백

신 접종이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에서 주어진 과학

적 자료들과 통계 등을 기초로 현재 상황을 정확

히 평가하고, 예상되는 백신의 공급량에 맞게 예

방 접종 전략을 구체화하는 것이었다. 50페이지

가 넘는 방대한 보고서에서 HAS는 먼저 예방 접

종 프로그램의 초기 목적을 제안하고(1장), 코로

나19와 관련된 프랑스와 해외의 각종 통계자료들

을 검토함으로써 감염의 위험을 높이거나 질병을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개인적 요인들과 직업 

및 거주 환경적 요인들을 분석한 뒤(2장), 프랑스

의 백신 공급 상황과 예상되는 백신 접종 대상을 

추정하고(3장과 4장), 주어진 임상 자료들을 기반

으로 현재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백신들의 효과

와 한계를 평가하면서(5장), 예방 접종 우선순위 

설정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사항과 다른 국

가들의 예방 접종 우선순위를 참조하여(6장), 최

종적으로 5단계의 예방 접종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다(7장).      

집단 면역을 실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백신

이 단기간에 공급될 수 없다는 전망 속에서 HAS
가 제안하는 예방 접종 프로그램의 초기 목표는 

1) 질병으로 인한 이환율과 사망률을 낮추는 것과 

2) 국가의 본질적인 활동의 유지, 특히 보건의료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각종 

통계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질병을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나이를 지목하

고, 비만과 당뇨병 등 특정한 동반질환들과 질병

의 악화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밝힌다. 또 

거주자들이 밀집되어 있고 서로 간의 접촉이 규칙

적으로 발생하는 집단 거주시설이 감염 발생의 주

요 장소임을 확인하고, 불안정한 거주 환경이나 

환자와의 빈번한 접촉이 이루어지는 직업적 환경

이 감염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평가한다. 

그리고 보고서는 앞으로 도입될 백신들의 임상실

3분기(봄)

1 ■ 50~65세 노인들

2
■ 국가 기능 유지에 본질적인 영역의 종사자들(안보, 교육, 식량) 

■ 취약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및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

3 ■ 나머지 성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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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결과들이 단기간의 면역성과 안정성을 보여주

는 고무적인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백신이 바

이러스 전파 차단에도 효과가 있다는 점을 확인

해주는 자료가 아직까지는 제시된 바 없음을 분

명히 밝히고 있다. 즉 보고서에 따르면, 백신 접

종은 접종을 한 당사자의 감염은 막을 수 있지만, 

그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것까지 막을 수 있

다고는 볼 수 없다. 백신의 3상 임상시험에서 바

이러스 전파 차단 효과는 판단 기준조차 아니었

으며, 이 효과에 대한 자료들은 추후에 제시될 것

이다. 이제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HAS
가 제시하는 5단계의 접종 우선순위는 다음 표와 

같다.<Table 2> 

보고서가 고려하고 있는 2020년 3월 1일부터 

<Table 2> HAS의 백신 전략 보고서가 제안한 예방 접종 우선순위 

시기 대상

1분기 1
■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 (EHPAD, USLD 등) 
■  이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중 심각한 상태나 사망에 이를 위험이 높은 사람들(65

세 이상, 동반질환 보유)

2분기

1 ■ 75세 이상 노인들, 나이가 많고 하나 이상의 동반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순서대로 

2 ■ 65~74세 이상 노인들, 하나 이상의 동반질환을 보유한 사람들을 우선으로 

3
■  50세 이상이거나 동반질환으로 인해 취약한 보건 및 의료-사회 종사자들(직무와 

상관없이)

3분기 1
■ 나이(50~65세)나 동반질환의 보유로 인해 위험한 사람들 
■ 앞선 단계에서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보건 및 의료-사회 종사자들 
■ 국가 기능 유지에 본질적인 영역의 종사자들

4분기 1

■  취약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노숙자 등)과 집단수용시설에 사는 사람들
(감옥, 정신병원 등) 

■ 사회 복지사 등 취약 계층을 돌보는 영역의 종사자 
■  감염에 취약한 밀폐된 거주지에 살거나 닫힌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건축현장, 도

축장 등)

5분기 1 ■ 감염될 수 있는 나머지 사람들(18~50세)

11월 18일까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에

서 코로나19로 인해 입원한 환자의 57%가 75세 

이상의 노인들이었으며(65세 이상은 79%), 사망

자 중 73%가 75세 이상의 노인들(65세 이상은 

90%)이었다[8].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령 인구에

게 예방 접종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일은 납득할 

만한 결정이다. 또 집단발병지의 15%가 EHPAD
와 같은 노인들이 거주하는 사회-의료시설들이었

으며, 사망자의 1/3가량이 이런 시설들에 집중되

어 있는 한[8], 이런 시설들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우선해서 배려하는 결정도 자연스럽다. 실제로 대

다수의 국가가 제시하고 있는 예방 접종 계획에서 

장기요양시설의 거주자들과 노인들은 백신 접종

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 2008년 수

립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계획에서 노인들을 후

순위에 위치시켰던 미국조차도 코로나19 백신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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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과 관련해서는 보건의료인과 함께 장기요양시

설 거주자를 최우선순위의 접종 대상자로 설정하

고 있고, 이후 순위에서도 노령 인구를 특별히 고

려하고 있다[14].3) HAS의 우선순위 설정은 코로

나19가 야기한 특수한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한 보

편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HAS의 백신 접종 계획의 우선순위 설정 

방식에는 다른 국가들의 설정 방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바로 의료-사회시

설 종사자들의 우선순위 배정에 나이와 동반질환 

유무라는 기준이 추가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 영역이나 사회 중요 기반시설 운영에 특별히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미국은 말할 것도 없이, 

비교적 프랑스와 유사한 접종 우선순위를 설정하

고 있는 독일이나 영국의 경우에도 이런 식의 이

중적인 기준 적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령 ‘80

세 이상 노인’을 최우선 접종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고령자 요양시설에서 근무하

는 사람들’과 ‘응급 요양 업무 종사자들’, ‘집중치

료실, 응급실, 구급대원’ 등의 의료-사회시설 종

사자들을 80세 이상 노인과 함께 최우선 접종 대

상으로 분류하고 있지만[16], 이 직업군 내 사람들 

간의 추가적인 우선순위를 설정하지는 않는다. 또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노인요양시설의 거주자들’

과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1분기의 최우선 접종 

대상자로 설정하고 있는 영국도 시설 내 종사자들

을 나이나 동반질병 여부에 따라 다시 또 분류하

지는 않는다[17]. 이 나라들에서 사회-의료시설 

종사자들은 그들이 담당하는 일의 성격만으로 우

선순위 대상자로 분류된다. 이 차이는 극명하다.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40대의 건강한 의사의 

경우, 언급한 나라들에서는 최우선 접종 대상자로 

분류되지만 프랑스의 경우에는 3분기의 접종 대상

자일 뿐이다.

HAS가 제시하는 우선순위 설정이 가지고 있

는 이러한 특징은 보고서가 제안하고 있는 두 가

지 목표, 1) 질병으로 인한 이환율과 사망률의 감

소와 2) 국가의 본질적인 활동의 유지, 특히 보건

의료 시스템의 유지가 서로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만약 이 목표가 동등

한 가치를 가지는 것들이었다면, 사회-의료시설 

종사자들은 추가적인 조건 없이 그들이 사회–의

료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선순

위 대상자로 설정되었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보

고서는 심각한 상태나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큰 

장기노인요양시설의 근무자들을 최우선 접종 대

상자로 설정하면서 이러한 결정이 ‘백신 접종의 이

중적인 목표’와 세계보건기구가 제안하는 ‘상호성

의 원칙’4)에 동시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

지만, 사실 ‘보건의료 시스템의 유지’와 ‘상호성의 

원칙’은 이환율과 특히 사망률의 감소에 대한 고려

가 없다면 여기서 아무런 판단 기준으로서의 역할

을 하지 못한다. HAS가 고려하는 것은 시설의 근

무자들이 노인들을 돌보거나 감염 위험성이 높은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오히려 이런 위험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그들 자

신이 감염되었을 때 심각한 상태에 이르기 쉽다는 

점이 HAS가 고려하는 바이다. 즉 그들을 최우선 

접종 대상자로 설정하게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그

들이 담당하고 있는 직업적 역할이나 환경이 아니

3) 김준혁은 미국의 2005년 예방 접종 계획과 2008년 계획을 비교 분석하면서 “2005년 계획과 2008년 계획의 가장 큰 변화는 노인 인구에 

있다“고 평가하고, 그 이유로 “백신 접종의 일차 목표가 핵심 기반시설 운영 또는 사회의 보호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15].

4) 특별한 위험이나 책무를 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선 배려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을 따를 경우 의료진을 우선 배려해야만 

한다[18].



145

조태구 - 코로나19, 프랑스 백신 접종 계획의 혼란과 윤리적 문제

라, 그들 자신이 가진 질병에 대한 취약성이다. 그

들의 직업적 역할이나 환경은 우선순위 설정의 독

립적인 판단 기준이 아니라, 보조적인 판단 기준

일 뿐이다.  

물론 HAS의 이러한 우선순위 설정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보고서가 참조하고 있는 2020년 

11월까지의 프랑스 통계 자료에 따르면, 감염에 

의해 병원에 입원한 20여만 명의 전체 환자들 가

운데 45세부터 65세의 비율은 17%, 44세 이하는 

5%에 불과하며, 3만여 명에 달하는 전체 사망자

들 가운데 45세부터 65세의 비율은 9%, 그 이하

는 1%에 불과하다[8]. 2021년 3월 19일 현재 통

계에 잡힌 확진자만 400만 명이 넘고, 이미 2020

년 12월에 전 국민의 10%가량인 700만 명가량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

서[19] 입원환자 및 사망자와 관련된 이러한 수치

는 HAS로 하여금 청장년층이나 특정한 동반질병

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코로나19가 상

대적으로 치명적이지 않으며, 따라서 그들이 감염

된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핵심 기반시설이나 보건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도록 유도했을 것이다. 더구나 백신이 바이

러스의 전파 차단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

신할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 HAS는 상대적으로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젊고 건강한 사회-의

료시설 종사자들을 위해 극히 제한된 백신 자원을 

사용하는 데에 큰 이득이 있다고 판단하기도 어려

웠을 것이다. 

이제 이러한 판단들과 관련하여, 통계에 나타

난 수치들이 과연 시스템의 유지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무시할 만한 수준의 것들인지, 또 입원

하거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사실이 정상적으

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지 등

과 관련된 다양한 반론들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점은 이러한 판단들이 

모두 목표 간의 위계를 설정하고, 특정한 윤리적 

관점을 전제할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라

는 점이다. 가령 HAS가 보건의료 시스템을 유지

한다는 목표를 백신 접종 전략의 독립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그것에 질병으로 인한 이환율이나 사망

률의 감소라는 목표와 동등한 가치를 부여했다면, 

HAS는 그 이득이 아무리 미비한 것이라고 할지라

도 사회-의료시설 종사자들 모두를 최우선 백신 

접종 대상자로 설정했을 것이다. 이러한 설정으로 

인해 존중되는 것은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상호

성의 원칙’이며, 추구되는 가치는 보건의료 시스템

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도구적 가치’다.  

보건의료 시스템의 도구적 가치라는 개념이 결

국 질병으로 인한 이환율과 사망률을 낮추는 데서 

성립하는 한, 보건의료 시스템의 유지라는 목표를 

이환율과 사망률의 감소라는 목표와 독립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은 모순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

다. 그러나 단기적인 관점에서라면 이 두 목표는 

서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그렇게 서로 구분되어 독

립적으로 추구됨으로써 보건의료 시스템의 유지

라는 목표의 달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환율과 

사망률 감소라는 목표의 달성에 보다 더 효과적으

로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백

신 전략은 그렇게 구성되지 않았다. 그들은 목표 

간에 명확한 위계를 설정했으며, 이러한 위계의 

형성 기반에는 특정한 윤리적 가치판단이 있었다. 

HAS의 백신 전략 보고서가 최우선적으로 추구하

는 목표는 분명해 보인다. 당장의 이환율 무엇보

다 사망률을 낮출 것, 생명을 구할 것.

2.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한 CNNE 의견서: 인간

의 존엄성과 환자 자율성

백신 정책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들을 다루고 있

는 CCNE의 의견서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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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윤리적 쟁점들』은 이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12]. 프랑스 연대와 보건부 장관의 자문 요청에 

따라 “백신 정책의 윤리적 틀”을 제시하기 위해 작

성된 이 의견서는 극히 제한된 백신만이 공급되는 

단기 상황과 비교적 충분한 백신이 확보된 장기 

상황을 구분하고, 접종의 우선순위 설정, 백신 접

종의 의무화, 백신 선택의 자유,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국제적인 공조 등의 윤리적 쟁점들을 다루

고 있다.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작성된 CCNE의 

다른 의견서들과 마찬가지로 이 의견서 역시 ‘위기 

상황에서 요구되는 예외적인 윤리는 없다’는 대전

제 아래 논의를 진행한다.5)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

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의료윤리를 떠받치는 원

칙들은 지켜져야 하며,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들은 

존중되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은 어떠한 경우에

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의견서의 

대전제는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 설정이라는 구체

적인 문제에 적용될 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

난다. 의견서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인

간 개인의 가치를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으

로 이해하고, “인간의 존엄성은 그가 가진 유용성

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확인한다[12]. 따라서 인간 

개인의 ‘도구적 가치’를 기준으로 백신 접종의 우

선순위를 설정하는 일은 이러한 이해 속에서 원칙

적으로 배제된다. 인간 개인은 그 하나하나가 절

대적인 것으로 여겨져야 하며, 절대적인 것으로서 

인간 개인의 가치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므로 서로 

비교될 수조차 없다. “백신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

에서 백신을 접종받을 사람들을 지금이나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가치에 따라 선택하는 일은 받아들

일 수 없는 일이다[12].” 인간 개인은 절대적인 것

으로서 무조건 보호되어야 한다. 이제 프랑스의 

백신 접종 계획이 목표로 삼아야 할 바는 분명하

다. 최대한으로 많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한 

우선순위 설정 방식은 위험에 가장 취약한 자들에

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CCNE의 백신 접

종 우선순위 설정에 기준이 되는 이론은 ‘약자우선

주의’다.6)          

이러한 의견서의 입장은 CCNE가 2020년 3

월 23일 공표한 보고서의 입장과 다르며, 의견서

가 주요하게 참조하고 있는 2009년 『의견서 106』

과도 차이가 있다[21,22]. 먼저 2020년의 보고서

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의료자원 분배

에서 공리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있으며, 특히 ‘최

대한의 생명’이 아닌 ‘최대한의 생존 연수’를 목표

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

5) 코로나19와 관련된 CCNE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20]을 참조할 수 있다.

6) 본 논문에서 우리는 의료자원 분배와 관련된 의료정의론의 이론들을 김준혁의 구분에 따라 사용한다[15]. 김준혁은 의료자원 분배의 

이론들을 “평등주의”, “공리주의”, “약자우선주의”, “공동체주의”, “운평등주의”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의 명제에서 ‘행복’을 의료적 관점에 따라 생명이나 생존 연수, 웰빙으로 이해하는 입장으로,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는가에 따라 ‘최대한의 생명 우선 방침’과 ‘최대한의 생존 연수 방침’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이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최대한의 생명 

우선 방침’은 ‘약자우선주의’에 따른 배분정책과 이론적으로는 명확히 구분되지만, 실천에서는 거의 구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동체주의는 공동체의 이익, 즉 사회적 유용성에 따라 분배를 할 것을 주장하는 이론으로, 여기서 분배의 기준이 되는 것은 개인이 지닌 

도구적 가치이다. 김준혁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 정의의 원칙에 따라 이러한 방식을 공동체주의로 분류하고 있지만, 반드시 이러한 

방식만이 공동체주의로 분류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가령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덕 혹은 가치관에 따른 분배 방식도 

공동체주의라고 불리지 못할 이유는 없어 보이며, 이 경우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프랑스의 백신 접종 계획은 김준혁의 정의에 따르자면 

공동체주의를 배제하는 것이지만, 정확히 공동체주의라고 불려야 할 바의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는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난다. 우리는 본 논문에서 김준혁의 분류와 정의를 그대로 따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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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된 의료자원 상황 속에서 자원을 우선 지급 받

아야 하는 대상은 단순히 위급한 사람이 아니라, 

예후가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 위급한 사람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서는 고령의 노인이나 심각

한 중증환자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다. 반면 

2009년 조류 인플루엔자 팬데믹을 대비하여 작성

된 CCNE의 『의견서 106』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특히 강조하면서 2020년 의견서와 마찬

가지로 “그 사람의 사회적 유용성에 따라 우선하

여 보호해야 할 사람들을 선택하는 일은 받아들여

질 수 없다”고 선언한다[22]. 그러나 이 2009년의 

의견서는 2020년의 의견서와는 달리 가장 취약한 

자들에게 의료자원 분배의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

다고 주장하지는 않으며, 취약성 외에 기대수명과 

삶의 질 등의 가치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 의견서가 2020년의 보고서처

럼 공리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2009년의 의견서는 의료자원 배분의 문제

와 관련하여 “윤리적 지평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들을 낳는 사회적 공리주의를 조장”하게 되는 

일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22]. 의견서가 강조

하는 바는 분명하다. 사회적으로 가장 받아들여질 

만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 기준은 단 하나

의 가치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치

가 서로 균형을 이룰 때 마련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로 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2020년의 의견서와 보고서, 2009년의 의견서 모

두가 공유하고 있는 바는 의료자원 분배에 대한 

논의에서 인간 개인이 가진 도구적 가치는 분배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안이 아니

며, 적어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은 아니

라는 점이다. 의료자원의 분배와 관련된 CCNE의 

모든 논의는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는 칸트의 정언명령에 충실하다. 그리고 CCNE의 

다른 보고서와 의견서들에 비해서도 더욱 이 명령

을 엄격하게 따르고 있는 2020년의 백신 접종 계

획에 대한 의견서는 감염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직업의 종사자들, 특히 사회-의료시설 종사자들

에 대한 우선 접종 가능성을 논의할 때조차 그들

이 가진 도구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의료종

사자들에게 먼저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면, 그것

은 그들이 가진 도구적 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들

이 취약한 자들과 자주 만나고, 따라서 그들을 감

염시켜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위험이 크기 때문이

다. 의견서는 백신 접종이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

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전제에서 이러한 의료종사

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접종을 실시하는 일을 고려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12]. 그런데 현재 그러

한 효과를 입증해줄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사

회-의료시설 종사자들은 그 자신이 가진 취약성

이 아니라면,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에 배치될 이

유가 없다.

이제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무엇보다 중

요한 백신 계획의 원칙으로 전제하고 있는 2020

년의 의견서가 백신과 관련된 “지속적이고, 투명

하며, 이해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과 환자의 ‘사

전 동의(informed consent)’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

조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자연스럽다. 인간 존엄

성의 기반인 생명을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 존엄성의 핵심 내용인 자유 역시 

CCNE로서는 우선 배려해야 할 요소이기 때문이

다. 그리고 의료의 영역에서 자유는 환자의 자율

성 문제로 연결되며, 이 환자의 자율성은 충분한 

정보의 제공 속에서 이루어지는 환자의 자유롭고 

숙고한 동의를 통해 실현된다. 

사실 백신 접종은 그 혜택이 백신을 맞은 사람

에게 온전히 종속되지 않으며, 심지어 백신을 맞

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매우 미미할 경우에

도 요구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이타적이

고, 이런 이타적인 성격으로 인해 다른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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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환자의 사전 동의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

는 의료적 행위이다. 특히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그것이 아무리 정

상적인 검증 절차를 거친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

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불확실

성이 남아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이러한 불확실성과 이와 결

부된 잠재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 

속에 놓여있다. CCNE의 의견서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동의 절차가 

독감 백신처럼 이미 일정한 형식이 마련되어 있는 

다른 기존의 백신 접종을 위한 동의 절차와는 다

른 특별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러한 동의 절차는 EHPAD와 같은 시설에 거주하

는 노인들을 위한 백신 접종이라고 해서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시설에 거주하는 노

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노인들은 백신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특별한 절차를 거

쳐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프랑스 국립의학아카데미(Académie 
Nationale de Médecine, 이하 ANM)가 2020년 

12월 24일 공식 성명을 통해 우려한 바와 같이, 

EHPAD와 같은 노인요양시설 거주자들의 경우 

인지와 표현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동의 절차를 이행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는 점이다[23].7) 물론 그렇다고 ANM의 성명서가 

동의 절차 없이 백신 접종을 시행할 것을 주장하

는 것은 아니다. 또 CCNE의 의견서가 이러한 어

려움이 있는 노인들의 경우를 간과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CCNE의 보고서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

하는 데 장애가 있는 노인들의 경우 법적 대리인

이나 가족 등 제삼자에 의해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CCNE
가 강조하는 것은 환자의 자율성이다. 의견서는 

ANM의 성명서와는 달리 법적 대리인이나 가족 

등 시설 거주자를 대신하여 동의를 밝힐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경우 의료진의 결정만으로 백

신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

는다. 또 ANM의 성명서가 시설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의료 행위도 요구하지 않는 것이

라는 이유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서면 동

의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경우에는 고려해볼 

수 있는 절차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CCNE의 의견서가 제삼자에 의한 동의를 언급하

는 이유는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지에 반한 결

정이 이루어질 가능성과 당사자에게 혹시라도 가

해질 수도 있는 제삼자의 압력에 대해 주의를 환

기시키기 위해서이다. CCNE의 의견서가 백신 접

종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환자의 자율

성, 인간 개인의 자유이며,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

중이다.    

결국 CCNE의 의견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EHPAD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실제적이

고 자유로운 사전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단계를 따를 것을 요구하

고 있다. 먼저 1) 백신의 이득과 위험에 대한 공정

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당사자의 청취가 실제로 이루

어져야 하며, 당사자로부터 시작해서 대리인, 가

족 등 이해 관계자 전체와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져

야 한다. 의견서는 이러한 과정이 백신에 대한 불

신이 퍼져있는 상황 속에서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렇게 실

7) ANM에 따르면 EPHAD의 거주자 중 57%, USLD(Unité de Soins Longue Durée, 장기돌봄시설, 이하 USLD)의 거주자 중 70%가 경증 

혹은 중증의 인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이 중 다수는 가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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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인 정보 제공이 이루어진 이후, 2) 개인적인 

숙고의 시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의견서는 이 시

간 동안 사람들이 감정과 잠재하는 여러 압력으로

부터 거리를 두고, 여러 가능한 선택지를 검토하

면서 최종적으로 자신의 결정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자신의 고유한 선택

은 이런 숙성의 과정을 대가로 구성된다.” 이제 3) 

백신 접종을 받기로 선택했을 경우 백신 접종을 

실행한다.

III.  프랑스 백신 접종 계획의 수정: 단순화, 
확장, 가속화

프랑스 연대와 보건부는 HAS의 백신 전략 보고

서와 CCNE의 의견서를 토대로 2020년 12월 22

일 EHPAD와 USLD에서 실행할 백신 접종 매뉴

얼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24]. 이 매뉴얼에서 주

목할 부분은 접종자의 사전 동의 절차에 대한 규

정이다. 먼저 매뉴얼은 CCNE가 고려할 수 있다

고 말했던 서면 동의 절차를 도입하지 않았고, 개

인적인 숙고의 시간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는 

CCNE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백신 

사전 상담(consultation pré-vaccinale)을 주요 절

차로 명시하였는데, 이 상담을 토대로 시설은 접

종할 대상자의 숫자를 산출하여 지방 보건청에 필

요한 양의 백신을 요청하고 5일 후 전달받은 백신

으로 접종에 동의한 대상자들을 상대로 백신 접종

을 실행한다. 이 상담은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며 

대면 상담을 우선으로 하지만 그럴 수 없으면 비

대면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접종 대상자가 원하

면 제3자의 참여가 보장된다. 

매뉴얼이 밝히고 있는 사전 상담의 목적은 두 

가지다. 하나는 1) 백신 접종으로 야기될 수 있

는 일시적이거나 결정적인 부작용의 여부를 확인

하고 백신 접종으로 인한 혜택과 위험을 평가하

여 백신 접종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2) 접종 대상자가 백신 접종 여부를 선택

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명백하며, 적절하고, 이

해 가능한, 대상자의 이해 능력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보의 제공은 대상자의 자율성 

정도에 상관없이 대상자를 이해시키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개인적 숙고의 시간을 따로 설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고 대상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정보를 숙지하기 위

한 시간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대

상자가 사전 상담에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특별히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요청할 경우 이 역

시 보장해 주어야 한다. 다만 이 숙고의 시간이 백

신 접종을 실행해야 하는 날(상담 후 5일 후)과 양

립할 수 없으면, 대상자의 백신 접종은 연기되고 

다음에 다시 제안된다. 

문제는 이 백신 접종 매뉴얼이 2020년 12월 27

일 프랑스에서의 첫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기 불과 

5일 전에야 완성되었다는 점이다. 예상보다 빠르

게 이루어진 백신의 공급과 유럽의약청(European 
Medicines Agency, 이하 EMA)의 승인이 상황

을 이렇게 급박하게 만든 한 원인이었다. 당초 12

월 28일로 예상되었던 EMA의 백신 사용 승인

은 독일의 압력으로 인해 21일 한 주 앞서 이루어

졌고, 유럽위원회는 12월 27일 유럽에서의 첫 접

종을 시작할 것을 선언했다[11,25]. 당연한 결과

로서 ANM이 성명서를 통해 서둘러 시행할 것을 

권고했던 장기요양시설 거주자들에 대한 사전 동

의 절차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였고, 프랑스

의 백신 접종 계획은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힌다. 

무엇보다 느려도 너무 느린 백신 접종 속도가 문

제였다. 백신 접종 첫날인 12월 27일 독일에서

는 23,901명이 접종을 받았으나, 프랑스에서는 

단 13명만이 접종을 받았을 뿐이고, 3일째인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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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독일에서 총 87,147명이 접종을 받는 동안 프

랑스에서는 고작 총 138명만이 접종을 받았을 뿐

이다[7]. 정치권과 사회 각층에서 비판이 제기되었

고, ANM은 2020년 12월 30일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며 백신 

접종 계획의 수정을 요구했다[26].
ANM의 성명서는 프랑스의 상황이 잘못된 백

신 접종 계획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명시한다. 프

랑스와는 다른 백신 접종 계획에 따라 접종을 실

행한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 너무나 적은 

수의 접종자 수를 기록한 프랑스의 결과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원

인은 무엇보다 보건 당국에 의해 승인된 “극단적

인 신중함”에 있다고 말한다. ANM은 이러한 극

단적인 신중함이 백신 접종 절차 자체를 복잡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정서에도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망설이는 대중의 

의견을 안심시키기 위해 채택한 과도한 주의조치

들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위험이 있다. 따라서 

ANM의 성명서는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접종 절차

를 가능한 단순화하고 단축할 것을 권고한다. 

프랑스 정부는 ANM을 비롯한 사회 각층에서 

제기된 비판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12월 31일 

연대와 보건부 장관 올리비에 베랑(Olivier Véran)
은 트위터를 통해 75세 이상 노인들과 65세 노인

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2월 이전에 시행할 것이라

고 밝힌다. 정부가 처음 발표한 백신 계획에 따르

면 2월 이후에나 실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던 2

분기의 접종 대상자를 1분기로 옮긴 것이다. 그리

고 바로 이틀 뒤인 2021년 1월 2일 여전히 상승

하지 않는 접종률로 인해 비판받던 프랑스 정부는 

50세 이상 모든 공공 및 민간 의료-사회시설 종

사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실행할 것이라고 발표한

다. 이로써 2월 이후에나 접종이 예정되어 있던 2

분기의 백신 접종 대상자 모두가 기존의 계획이 1

분기로 규정한 1월에 백신 접종을 받게 되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삼일 뒤인 1월 5일 프랑스 정부

는 여기에 50세 이상의 소방관들과 노인들을 돕는 

가정 도우미를 추가한다. 최초 계획에서는 3분기 

접종 대상자로 분류되어 4월에야 백신 접종을 기

대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일부도 1월 접종 대상자

로 편입된 것이다. 최종적으로 수정된 프랑스 백

신 접종 계획이 제시하는 1분기 접종 대상자들은 

다음의 표와 같다.<Table 3> 

<Table 3> 수정된 프랑스 코로나 예방 접종 우선순위 

시기
대상

시기

수정 계획 초기 계획

1분기
(1월~2월)

■ 의료-사회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
■  이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중 심각한 상태나 사망에 이를 위험이 큰 사람들

(65세 이상, 동반질환 보유)
1

1분기 
(1월~2월)

■  75세 이상 노인들 1

 2분기 
(1월~2월)

■  65~74세 이상 노인들 
■  50세 이상이거나 동반질환으로 인해 취약한 보건 및 의료-사회 종사자들(공

공, 민간 모두 포함)
2

■  50세 이상의 소방관들과 노인들을 돕는 가정 도우미 
■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이 시설에 근무하는 50세 이상이거나 동반질병을 

가진 종사자들
2

 3분기
(봄)



151

조태구 - 코로나19, 프랑스 백신 접종 계획의 혼란과 윤리적 문제

프랑스 정부는 단지 백신 접종 대상자만 늘린 

것이 아니다. 2021년 1월 6일 프랑스 백신전략 

조직위원회(Conseil d’Orientation de la Stratégie 
Vaccinale, 이하 COSV)는 백신 접종의 단순화, 확

장, 가속화를 위한 의견서에서 의사들의 비대면 

상담 등과 같은 백신 접종 절차를 단순화하고 가

속화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프랑스 백신 접종 계획의 핵심적인 과정

이었던 사전 백신 상담 절차를 “백신 접종을 지연

시키는 문제적 요소”로 규정한다[27]. 위원회는 환

자 동의 과정에서 의사들의 참여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꼭 사전 상담이라는 체계로 정식화될 필요

는 없으며, 실제로 이러한 절차가 다른 나라들에

서는 필수적인 것으로 고려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환자들이 자유로운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도움과 대화는 의사들의 일상적인 활동 속

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의사들의 

핵심적인 역할은 정보통신 수단들을 이용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위원

회는 사전 백신 상담 절차를 더 이상 백신 접종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 고려하지 않을 것을 권고

한다.

이렇게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불과 10일 만

에 프랑스 당국은 자신들이 공들여 세운 백신 접

종 계획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약화시

켜 초기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한다. 그런데 이

러한 수정 과정 속에서 이 특징적 요소들과 함께 

사라지거나 약화된 것은 그것들이 반영하고 있던 

윤리적 가치들이다. 여전히 나이라는 변수를 집단 

내 분류 기준으로 사용하고는 있지만, 최초 계획

이 명시적으로 드러내던 ‘다른 무엇보다 생명’이라

는 계획의 목표는 많이 희미해졌고, 사전 백신 상

담이라는 절차를 통해 실질적으로 보장하려고 노

력했던 환자 자율성에 대한 강조 역시 약화되거나 

사라졌다. 그렇게 프랑스의 백신 접종 계획이 명

시적으로 드러내던 인간의 생명과 자유에 대한 존

중이라는 두 가지 윤리적인 특징들이 불분명해진

다. 그리고 프랑스의 백신 접종률은 이렇게 백신 

접종 계획이 총체적으로 수정된 이후 가파르게 상

승하기 시작한다[7].  

IV.  프랑스의 초기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한 
평가

프랑스의 초기 백신 접종 계획이 반영하고 있던 

윤리적 가치들이 불분명해진 이후에야 백신 접종

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은 프랑스

의 초기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한 평가가 그것이 반

영하고 있던 윤리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말해주는 듯하다. 그

러나 정작 프랑스 내에서 이루어진 비판 중 접종 

계획이 반영하고 있던 윤리적 가치 자체를 겨냥하

는 경우는 드물다. 프랑스 내에서 제기된 가장 일

반적인 비판은 백신 접종 우선순위 설정에 반영된 

윤리적 측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영하

지 않는 물류적인(logistique) 측면에 대한 것이다. 

가령 EHPAD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우선해서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 시설에서

의 백신 접종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 예상되

므로 이 지체되는 시간 동안 공급받은 백신을 빠

르게 소비할 수 있는 다른 경로를 마련해 두었어

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어진 자원을 적재해 두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물류적 관점에서 명백한 손해

이다. 프랑스 초기 백신 계획의 우선순위 설정은 

윤리적인 측면만을 고려했을 뿐, 물류적인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는 두 가지 반론이 가능하

다. 첫째, 물류적 측면에 대한 고려 없이 윤리적 

측면만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다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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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세울 수 있었다. 문제는 물류적 측면에 대한 고

려의 부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 

역시 다른 많은 나라처럼 인간 생명의 보존과 상

호성의 원칙에 따른 분배 정의의 실현을 고려하여 

장기노인요양시설의 거주자들과 의료진에게 동시

에 백신 접종의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었다. 따라

서 프랑스 초기 백신 계획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

는 단순히 그것이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윤리적 

측면만을 고려했다는 점이 아니라, 관련된 여러 

윤리적 측면들 가운데 오직 한 측면만을 우선해서 

고려했다는 점일 것이다. 

둘째, 프랑스의 백신 접종 계획이 물류적 측면

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윤리적 관점과 물류

적 관점이 서로 양립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만, 이

는 백신 공급이 예정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상

황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가령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인해 백신 공급이 갑자기 중단되었을 경

우, 물류적 측면을 고려하여 마련해 둔 경로를 통

해 빠르게 소비된 백신의 양은 윤리적 측면을 고

려하여 설정된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들에게 돌아

갈 백신의 부족량을 의미할 것이다. 물론 물류적 

측면에서의 접근은 이러한 사안까지 고려하여 접

종 계획을 설계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태는 좀처

럼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백신 소비 경

로의 다양화가 해당 대상자에 대한 백신 공급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는 점만은 분명하며, 이 불

확실성은 그것이 생명과 결부된 것이라는 점에서 

가볍게 여겨질 수 없다.

그런데 백신 소비 경로의 다양화는 그것이 물류

적 측면이 아니라 윤리적 측면만을 고려하여 설계

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동일한 결과에 이른다. 즉 

여러 윤리적 측면들을 고려하여 백신이 동시에 다

양한 경로로 소비되도록 설계한 백신 접종 계획 

하에서도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 그룹에 의해 소비된 백신의 양은 필연적

으로 다른 그룹의 부족량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백신 계획을 수정한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

던 프랑스의 백신 접종률은 벨기에의 백신 공장 

설비 공사로 야기된 공급 부족 문제로 인해 2021

년 1월 21일부터 다시 정체되기 시작했고 이내 하

락하다가 2월에 들어서야 겨우 예전 수준을 회복

하였다[7]. 수정된 백신 접종 계획에 따라 1분기로 

분류된 모든 접종 대상자들이 완전히 동등한 우선

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기간 EHPAD의 거주 노

인들에 대한 백신 접종 역시 지체되었을 것이며, 

이들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

체는 다른 어떤 1분기 접종 대상자들보다 그들에

게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을 것이다.8) 

예상하지 못한 변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

러한 위험은 감수할 만한 것인가? 생명의 보존이

라는 윤리적 가치에 부여한 것과 동등한 중요성을 

다른 윤리적 가치, 가령 상호성에 입각한 분배 정

의의 실현과 같은 가치들에 부여한다면, 이러한 

위험은 우려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감수해야만 하

는 것이고, 설사 이러한 위험이 현실로 나타난다

고 하더라도 그것은 불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받아

들일 수밖에 없는 일이다. 반면, 생명의 보존을 무

엇보다 우선하는 윤리적 가치로 여긴다면, 이러한 

위험은 감수할 만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은 사전에 제거되어

야 한다. 즉 이러한 관점에서 백신 소비 경로의 다

양화는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전략으

8) 현재로서는 이 정체 기간 중에 백신 공급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 다만 백신 부족으로 접종을 중단한 

곳들에 EHPAD 같은 장기노인요양시설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시설들에 우선해서 백신을 공급한 것이 아닌가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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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전략이다. 실제로 프랑스

의 백신 접종 전략을 총괄하고 있는 COSV의 위

원장 알랭 피셰(Alain Fischer)는 2020년 12월 16

일 열린 의회 공청회에서 백신 소비 경로의 다양

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한 바 있다

[28]. 그는 HAS의 전략 보고서가 제시하는 “우선

성을 정의하는 요소들은 존중받을 만한 것들”이라

고 평했다. 

결국, 프랑스의 초기 백신 접종 계획을 평가하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그것이 우선순위 설

정과 관련된 여러 윤리적 가치들을 배제한 채, 오

직 생명의 보존이라는 가치만을 우선하여 고려했

다는 사실에 대해 평가해야만 한다. 그리고 2021

년 3월 19일 현재 9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프랑스의 상황을 고려할 때, 프랑스의 이러한 윤

리적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 

사망자들의 대부분이 사회의 특정 집단에 편중되

어 있고, 그렇게 취약계층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

는 상황에서 생명의 보존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약자우선주의’에 따라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설정한 것 역시 납득할 만한 결정이었다. 물론 우

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보건의료 시스템이 이

환율과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

하는 바, 이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노력 역시 생명

의 보존이라는 윤리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수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라면 이러한 방식이 

더욱 더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목표가 되는 윤리

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단

기적인 관점에서 시스템의 유지를 위해 사회-의

료시설 종사자들에게 백신 접종의 우선권을 부여

하는 일은 백신의 소비 경로를 다양화하는 일이

며, 그렇게 생명 보존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증가

시키는 일이다. 따라서 하루 최대 1438명의 사망

자(2020년 4월 15일)를 기록한 바 있는 프랑스의 

상황 속에서 사회-의료시설 종사자들에게 백신 

접종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일은 고려할 수는 있지

만, 반드시 채택했어야 하는 방안은 아니다. 단기

간에 집단 면역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

의 백신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가

능한 변수를 줄이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백신

을 우선 공급함으로써 최대한 사망자를 줄이려고 

노력했다는 점이 잘못된 일일 수는 없다.  

그러나 프랑스의 초기 백신 접종 계획의 우선순

위 설정이 전제하는 윤리적 판단이 틀리지 않았

다는 평가는 그것이 옳았다는 평가가 아니다. 분

명 프랑스적 상황 속에서 생명의 보존이라는 가치

를 무엇보다 우선하여 추구하는 일은 납득할 만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납득할 만한 선택이 오직 그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의료자원 분배 기준

과 관련된 평가는 CCNE의 2009년 의견서가 말

한 것처럼 그 기준이 사회적으로 가장 받아들여

질 만한 것인가를 따지는 일이지, 그것이 옳은 것

인가 틀린 것인가를 판단하는 일이 아니다[22]. 그
리고 이 의견서는 이 기준이 단 하나의 가치에 의

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치가 서로 균형

을 이룰 때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적어도 코

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프랑스의 여론은 분명 생

명의 보존이 무엇보다 우선하여 추구되어야 하는 

윤리적 가치라는 점에 동의한 것처럼 보인다. 정

부의 백신 계획에 대한 비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것이 제시한 우선순위와 그것이 추구

하는 윤리적 가치가 아니라, 그것을 실현하는 방

식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준비과정이다[25]. 앞
서 살펴본 ANM의 성명서와 물류적 측면에서의 

비판의 경우에도 비판은 백신 접종 계획의 윤리적 

판단이 타당하다고 전제한 채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러한 점은 프랑스의 초기 백신 접종 

계획의 우선순위 설정이 전제하는 윤리적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평가한다고 해서 이 계획에 대한 

모든 평가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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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제로 생명의 보존이라는 윤리적 가치를 실

현하기 위해 프랑스의 초기 백신 접종 계획이 선

택한 ‘약자우선주의’에 따라 백신 접종을 실행할 

경우, 반드시 고려했어야만 했지만 간과한 여러 

요소가 있다. 무엇보다 프랑스의 초기 백신 접종 

계획은 생명의 보존이라는 윤리적 가치의 실현이 

환자 자율성의 존중이라는 가치의 실현과 상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했다. 생명의 

보존이라는 윤리적 가치를 위해 신속하게 이루어

져야 했던 백신 접종은 환자의 자율성에 대한 존

중이라는 윤리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사

전 백신 상담이라는 절차로 인해 지연되었다. 프

랑스 당국은 환자 자율성에 대한 존중이라는 윤리

적 가치를 생명의 보존이라는 윤리적 가치에 종속

시켜 약화시키거나, 이 둘이 양립할 수 있도록 충

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준비했어야 한다. 

그렇다면 프랑스 당국이 ANM이 권고한 바대로 

사전에 시설의 노인들 대부분에게 동의를 받아두

었더라면, 프랑스의 초기 백신 접종 계획은 무난

하게 실행될 수 있었을까? 이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고 

판단한다. 그럴 수 있는 충분한 물리적인 시간이 

있었다는 전제에서 말이다. 그러나 프랑스 당국은 

미리 준비하지 못했고, 백신 접종의 첫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으며, 그 결과, 불과 10일만에 초기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이상은 세웠지만,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생

명과 자유, 인간 존엄성을 구성하는 이 두 핵심적 

가치들을 주요하게 고려하여 설계된 프랑스의 초

기 백신 접종 계획은 그렇게 그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못하고 서둘러 폐기되었다. 

V. 나오며

프랑스 초기 백신 접종 계획의 문제는 그것이 

생명 보존이라는 윤리적 가치를 무엇보다 우선해

서 추구했다는 점에 있지 않다. 이러한 가치판단

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이며, 대부분의 프랑스

인에게 공감을 얻고 있던 바의 것이다. 다만 그것

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함께 추구된 인간의 자유

라는 윤리적 가치와의 긴장이 문제였고, 보다 정

확히 말하자면, 이 두 윤리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

할 만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 문

제였다. 그러나 백신 접종 계획은 처음부터 실행

을 위해 준비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주어진 상

황 속에서 실제로 실행될 수 없는 프랑스의 초기 

백신 접종 계획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인간의 생

명과 자유를 무엇보다 보존해야 할 중요한 가치로 

판단하고 그것들을 추구하고자 했다는 점은 납득

할 수 있고 평가할 만한 일이다. 분명 백신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프랑

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보다 손쉬운 방식은 온정

주의(paternalism)를 강화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

하고, CCNE의 환자 자율성 강화와 관련된 제안

을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한 프랑스 정부의 결정에

는 어떤 고집마저 느껴진다.9) 그러나 인간의 생명

과 자유, 이 숭고한 인류의 가치들이 실현될 수 있

9) 백신 접종과 무관하게 CCNE는 봉쇄조치나 요양원에서의 면회금지 등 팬데믹 상황 속에서 위협받을 수 있는 인간 자유와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신뢰 구축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20]. 백신 접종과 관련된 환자 자율성에 대한 강조 역시 이러한 CCNE의 기존 입장의 

연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CCNE의 제안을 일정 부분 받아들인 프랑스 정부의 판단 역시 백신 접종 이전에 이루어진 여러 

정책과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팬데믹 상황에서 이루어진 CCNE의 활동을 팬데믹 이전에 이루어졌던 활동의 

연장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20] 프랑스 정부의 이런 판단 역시 보다 넓은 역사, 정치,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설명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논의는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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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백신 

접종 계획을 통해 그것들을 추구했다는 점은 문제

일 수밖에 없다.

이제 다음의 질문에 답해보자. 팬데믹이라는 위

기 상황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는 일은 

사태를 지연시키고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인

가? 안타깝게도 프랑스의 상황은 이러한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도록 인도한다. 그리고 팬데믹이라

는 상황이 기존의 시스템에 크고 작은 장애가 발

생한 상황을 의미하고 이렇게 장애가 발생한 상황 

속에서 기존의 가치들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일은 정상적인 상황일 때보다 어려울 것

임에 분명하므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프랑스 

외의 다른 나라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결국 ‘위기 상황에서 요구되는 예외적인 윤리는 없

다’라는 CCNE가 제시하는 대전제는 사실 구호에 

불과하다. 위기 상황에 요구되는 예외적인 윤리는 

분명히 있으며,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에게

나 요구되고 있다. 우리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타

인과 거리를 둬야 하고,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이 구호가 무의미한 것일 수는 없다. 이 

구호를 기준으로 CCNE는 정부 정책에 의견서를 

제시하고 때때로 비판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예외

적 윤리에 예외를 만들어내려고 시도해 왔다[20]. 
즉 ‘위기 상황에서 요구되는 예외적인 윤리는 없

다’는 구호는 하나의 지향점으로 작용하고 있으

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작용할 것이다. 또 팬데

믹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강

조하는 일이 사태를 지연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

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은 팬데믹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이 보편적 가치들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는 점을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로 인류의 보

편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킬 뿐이다. 

2021년 1월 28일 정부는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했다[29]. 1분기 

접종 대상자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입원 및 입

소자와 종사자’,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 

종사자’, ‘고위험 의료 기관종사자(보건의료인)’, ‘1

차 대응요원(역학조사, 구급대 등)’, ‘정신요양과 

재활시설등의 입소자 및 종사자’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서상의 우선순위는 다른 나라들의 그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정부의 계획안의 

특징은 추진 목표에 드러나 있다. 계획서는 ‘과학

적 근거에 기반한 안전한 접종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할 것이라는 목표와 함께 ‘전 국민 70%

이상 접종으로 집단면역을 확보하여 일상을 회복’

할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일상의 회복’, 언제부터인가 일상은 우리의 목

표가 되었고, 간절한 꿈이 되었다. 일상이 회복되

는 그날은 언제 올 것인가? 아무도 이 질문에 확

실한 답을 줄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날이 

기필코 오고야 말 것이라는 점이다. 특징은 없지

만 섬세하게 준비된 것으로 보이는 정부의 계획안

에 따라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하루라도 

빨리 그날이 오기를 앙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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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anks to COVID-19 vaccines that developed earlier than expected, the end of long Coronavirus 
era seems to be in sight. However, the vaccination news from all across the world tells us that 
Coronavirus vaccinations are a matter of order, unlike prevention. In particular, right after the 
French vaccination campaign launched on December 27th, 2020, the confusion and chaos shown 
in its early stage of the French vaccination campaign require a close examination since their 
vaccination strategy was based on the ethical value of respect for human dignity. In the initial 
French vaccination plan, their vaccine prioritization criteria were established based on, first of all, 
saving lives. They tried to maximize the liberty of the individual by ensuring patient autonomy in 
its execution. The values that the French vaccination campaign based on were fundamental and 
universal human values that everyone could agree on. Thus, the confusion shown in the French 
vaccination campaign raises the following question: “In a crisis like a global pandemic, does 
emphasizing the universal values only delay or worsen the existing crisis situation?”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initial French vaccination campaign and reveal the underlying ethical assumptions. 
Then we track the later revisions of the campaign and evaluate them. Finally, we conclude with the 
answer to the upper mentioned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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